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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림면적은 23년 기준 6,287천 ha로 

국토 면적의 63%에 달하며, 이중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림이 34%, 일반 국민 

등의 소유 산림이 66%로 대부분이 사유림이다. 

임가(林家) 수는 10만 1천 가구, 인구는 21만 

명으로 연평균 소득은 약 37백만 원으로 다른 

산업분야(농가 51백만 원, 어가 55백만 원)에 

비하면 소득이 열악하다.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뒤떨어진 농·산촌 지역을 진흥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법률에 담아 

임업인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분야는 

2014년, 어업분야는 2015년부터 공익직불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임업

분야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임업인들에게 보상책의 일환으로 ‘임

업직불제’가 2022년에서야 뒤늦게 시행되어, 

2025년 기준 임가의 약 10%(2만 1천 여명, 약 

517억 원, 국비 100%) 만이 지원받았다.

2026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그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비공식 예산증액 (일명 : 쪽지 예산) 액수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여당이 6,000억 원 안팎, 

야당이 4,000억 원 가량으로 최대 약 89억 원을 

확보한 의원도 보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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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이 5%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추

가 소요 예산은 약 26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

업직불금은 2026년도 예산에서 5% 인상된 반

면, 임업직불금은 증액 없이 동결되었다. 이 문

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떠나 농업과 같은 공

익을 제공하는 임업분야에 대한 형평성의 원

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차별이며, 임업인의 권

리를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산촌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예산이 지난해 통과되어 추가반영은 현재는 

어렵겠지만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열악한 임업인들에게 소득향상 도모 

및 농업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르게 지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1만 명의 임가(林家) 인구 중 겨우 약 

10%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기간(2019.04.01.∼2022.09.30.) 

내 임업경영체 미등록자 구제를 위해 추가로 

신청을 받아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약 259조 원(2020년) 중 

사유림 비중은 약 170조 원(65.6%)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다. 

임업직불금 인상은 임업인들에게 법이 정하는 

제도의 범주 내에서 농업인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한 우리의 

숲을 건강하고 울창하게 조성하는데 임업인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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